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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 기법의 적용 가능성*

1)왕재선**

본 논문은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고 다층분석기법을 통해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은

북아메리카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지지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동유럽과 남아메리

카, 그리고 남유럽 지역은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매우 높았다. 아시아는 일본을 제외

한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특성 변수로는 성, 연

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 모두 지지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가특성변수로는 경제발전수준을 의미하는 1인당 국민소득만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층분석결과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의 변화가 개인수준에서 주로 발생되

며 국가 간에는 일정부분 변화가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였다.

주제어: 정부역할, 다층분석, 정부책임

Ⅰ. 문제제기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인 씨티그룹이 결국 국유화(國有化)의 길을 가게 됐다. 

(중략) 사실 미국처럼 국유화에 부정적인 나라에서 그것도 은행을 국유화하는 것

** 본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을 밝힙니다[NRF-2009-351-B00077]. 본 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

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조교수

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비교정책, 정부개혁 등이다(ajwjs@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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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씨티와 같은 대형 금융

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그 여파가 얼마나 클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미국 정부가 일부 부정적 여론과 관례를 깨고 은행 국유화에 나선 것은 그런 점에

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한국경제, 2009.3.2, ‘[사설] 미국의 씨티은행 국

유화 처방’ 중에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간 경제위기는 지난 30여 년 동안 국가 

운영의 지배적인 원리로 자리 잡아왔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불러일

으켰다. 위의 ‘사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정부개혁을 선도했던 미국 역시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어

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 역시 대두되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불

신의 증가와 신자유주의 이념이 등장하면서 시장기능의 확대와 함께 공공부문이 

담당했던 기능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1) 또한 이 시기

의 세계화 경향은 축소지향적인 정부역할에 대한 논쟁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개방화에 따른 국가역량의 문제를 부각시

켰다(Weiss, 2003). 즉 경제적 세계화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바탕

으로 공정한 경쟁이 강조되었다. 반면 그것을 훼손하는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이

었으며 그에 따라 정부개입의 축소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세계화는 정부개입과 

통제를 축소하고 시장과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박종

민･조인영, 2007)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역할의 최소화를 

정당화하던 주장에 대한 의문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시금 강조

되고 있다. 과거 1970~80년대 서구 선진국들의 경제적 위기를 계기로 등장한 신자

유주의 이념을 기초로 축소지향적인 정부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논의는 최근 

다시 발생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위축된 반면 바람직한 정부역할의 재

1) 신자유주의화 경향은 비록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뿐 아니라 동유럽과 舊소련의 해체로 독립된 신생국들 그리고 남미국가들에게도 국가 

중심적이고 집권적인 계획경제에 대한 대안적 국가형태로서 강조되었다(Gwynne & Ka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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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위한 논쟁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지난 수십 년간 정부역할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역할에 대한 관심은 시장 혹은 민간부문과 정부 간의 경계설정과 역

할규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적 논쟁까지 포함하여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역할의 확장 혹은 축소에 의해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들은 정부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나타내는가? 정부역할에 대

한 시민적 지지의 수준은 국가마다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또한 이러한 시민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질문이다. 신

자유주의가 출현한 이후 최근까지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각 국가의 국민들이 정부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보이는지에 대

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이와 같은 시민적 지지는 정부역할의 변화를 촉

진하거나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 될 수 있다. 정부역할의 축소와 확장에 대한 논쟁

이 재점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을 비

교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논문 33개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2006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의 수준을 비교론적으

로 검토하고 그러한 지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다층 분석기법(Multi-level analysis)을 활용하여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국가특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정부역

할의 지지수준에 대한 국가특성의 효과를 분석한다.  

Ⅱ. 정부역할: 선행연구와 설명개념

1. 정부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측정하고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

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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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연구로는 박종민･왕재선(2004)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정부역할을 복지역할

과 경제역할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

역할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 물질주의와 脫물

질주의의 가치관, 정치이념, 문화편향 등을 제시하고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 문화편향이 가지는 설명력이 높다는 것

을 제시하였고 특히 개인주의 문화편향이 강할수록 정부역할에 소극적이라는 것

을 보여주었다. 

정부역할과 관련된 최근의 논문으로 조인영･김태일(2008)은 OECD 국가 국민

들의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정부관을 규

명하고 이러한 정부관과 실제 정책산출 수준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각 국가의 국민들은 경제와 복지에 대한 정부개입을 지지하였지만 그 정도에 있

어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역할

과 실제 정책 산출 간의 관계는 경제영역이 복지영역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고 있다.

박종민･조인영(2007)은 신자유주의 정부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

였는데 분석결과로 한국인들은 다양한 정부역할에 대해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지지하였고, 민영화, 민간위

탁과 같은 간접 정부보다 정부가 직접적 역할을 하는 직접 정부를 더욱 지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종민(2008)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ISSP의 2006년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

들 연구는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지고 있다. 단, 위의 연구들은 한국 사례에 한정하여 개인수준에서 정부역할에 대

한 태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국제비교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역할을 주제로 한 국내연구는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의 태

도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한국 사

례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비교를 시도한 조인영･김
태일(2008)의 연구는 국가 간의 차이와 그 차이가 실제 정책 산출로 어떻게 나타났

는지를 분석하였으나 그와 같은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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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할에 관한 국외 연구로는 Husby(1995)의 연구가 있다. 그는 ISSP의 1985년

과 1990년 ‘Role of Government’ 자료를 사용하여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규

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는 응답자를 정부규모에 대한 태도에 따라 팽창

주의자와 축소주의자로 구분하였고 정부책임의 범위, 정부지출의 증감, 정부권한

의 정도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정부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정부역할에 대한 선호를 주제로 한 국외의 연구는 특히 정부규모와 관련하여 

정부지출 및 조세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Coughlin(1980)은 유럽 및 영미계의 8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복지 분

야에서의 지출과 조세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서 다양성과 공통점을 동시에 발견

하였다. 이들의 태도는 복지프로그램이 더욱 구체화 될수록 명확해지는 반면 태

도의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으로서 정치이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Taylor-Goodby(1985) 역시 정부의 복지역할에 대한 영국인의 태도를 시계

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국인들은 복지지출의 증가에 대한 지지가 시간

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감세(Tax cuts)에 대해서

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역시 앞

서의 Coughlin(1980)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 및 감세에 대한 지

지의 차이가 정치이념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ismier(1982)는 정부

성장을 정부지출로 측정하면서 이러한 정부지출의 증가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어

디에서 비롯되는지 분석하였다. 그는 정부의 지출을 보건, 교육, 복지 지출로 구분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지지정당과 사회경제적, 태도적 근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지정당은 이념적 근원과 맥을 같이하며 사회경제적 근원은 개

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태도적 근원은 정부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지지정당과 사회경제적 근원은 

지출분야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Jacoby(1994)는 정부지출에 대한 시민태도의 본질과 근원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

였다. 10개의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각각의 지출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결과 사회

복지지출에 대해서 시민들은 일관된 태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그러나 비복지 분야에서의 지출에 대한 선호는 다양하다고 주장한다. Rudolph 

& Evans(2005)는 정부의 지출을 분배와 재분배 영역으로 구분한 후 이에 대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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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그 역시 이념의 매개적 역할을 강조 있으며 정치적 신뢰

는 이념을 매개로 하여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미치고 있다. 즉 정치적 신

뢰는 보수주의자들의 경우에 정부지출의 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를 국가 간에 비교한 연구는 Park & 

Wang(2009)과 Park(2010)의 연구가 있다. Park(2008)은 'Asia Barometer Survey'(ABS)의 

자료를 사용하여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여섯 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국가별로 선호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각 국가마다 그리고 정부지출의 성격마다 그 영

향요인이 다양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Park & Wang(2009)은 한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 역시 개

인수준에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에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개인수준에서 이

루어졌던 것과 달리 국가수준의 변수도 함께 고려하여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국가특성의 영향력도 

함께 분석한다. 

2.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의 설명개념

1) 개인수준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는 다양한 개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정부역할의 선호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국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

이념, 문화, 물질주의와 脫물질주의의 가치관 등을 설명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종민･왕재선, 2004; 박종민, 2008). 국외 연구에서 역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개념은 정치이념, 정당지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다(Coughlin, 1980; 

Eismeier, 1982; Taylor-Goodby, 1985; Rudolph & Evans, 2005; Park, 2010). 국내외 연구

를 막론하고 정부역할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개인의 사

회경제적인 지위와 정치이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선행

연구를 통해 중요한 설명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만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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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준의 설명개념으로 다루도록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성별, 소득, 연령, 학력 등으로 이루어진다(박종

민･왕재선, 2004).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국가에서 요구되는 정부역할이 더

욱 지지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사의무와, 육아의무를 담

당해 왔던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함에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정부의 지원을 요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자일수록 정부역할에 대한 지

지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저소득자의 경우 빈부격차의 완화나 저소득

층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역할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경

우 복지정책은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그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지가 약할 수 있다. 또한 고연령자의 경우 비경제활동

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로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가 더욱 강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지막으로 학력과 관련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사회적 소외계

층이나 약자로 인식함으로써 정부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역할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수준

정부역할에 대한 국가수준의 연구는 정부지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여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Crepaz & Moser, 2004; Tavits, 2004; 

Vatter & Freitag, 2007; 박종민, 2008). 이러한 정부지출에 영향을 주는 국가수준의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사회구조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세계화 

요인이 제시된다. 

사회구조요인은 주로 고령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Crepaz & Moser, 2004; Vatter 

& Freitag, 2007). 정부지출은 특정 연령대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에서 연령에 따른 인구구조는 정부지출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고령

인구는 복지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곧 정부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Pampel & Williamson(1988)은 정

부의 복지지출에 대해서 고령인구의 긍정적 영향력을 다양한 모형을 통해 검증하

고 있다. Vatter & Freitag(2007)은 고령인구의 증가가 국가의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Mukher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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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역시 고령인구는 정부의 지출에 긍정적으로 관계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

며 실제 분석을 통해 그것을 검증하였다.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정부지출의 증가 혹은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Crepaz & Moser, 2004).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Mukherjee(2003)와 Liberati(2007)의 연구에서는 경제발

전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지출이 감소하면서 정부역할의 축소를 주장한다. 반면 

Adserà & Boix(2002)는 경제발전수준은 정부지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

여준다. 즉 경제발전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수준은 정부역할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관계의 방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2)

세계화 요인 역시 정부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의 심화는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시장과 민간부문의 확장을 요구하였다(박종민･조인영, 

2007). 즉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의 장벽이 완화되면서 각 국가들은 시장 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압력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규제 혹은 지원을 통한 정부

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나 지원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훼손한다는 전제 하에 정

부역할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증연구는 이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lais et al.(1993), Adserà & Boix(2002), Mukherjee (2003) 등의 연구에서는 세계

화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3) 본 연구에

서는 이상의 세 가지 요인을 국가수준에서 분석하는 설명개념으로 제시하며 실제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2) 반면 Musgrave(1969), Bird(1971) 등의 연구에서는 경제발전과 정부지출 간에 관련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이에 대해 Cameron(1978)과 Rodrik(1998)은 보상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세계화의 심화는 국제적 환경에 더욱 심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확

실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 정부의 안전장치로서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며 이는 곧 정부지출을 통한 정부역할의 확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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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자료의 수집

본 논문에서는 정부역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지지수준을 조사한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자료를 사용한다. 본 자료는 1985년부터 2006년

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을 국가별로 조사하였다. 조사 

첫해인 1985년에는 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뒤 1990년, 1996년 조사 후 가

장 최근인 2006년에는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표 1> ISSP 2006년 조사대상국가

지역 국가

유럽

서유럽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남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이스라엘

북유럽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동유럽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러시아

아시아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라틴아메리카 멕시코,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총 분석대상 국가 : 33개국

본 논문은 먼저 1985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세 개년도 

이상의 자료가 확보된 9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의 추

이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다층분석을 통해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ISSP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06년 자료를 개인수준의 

자료로 사용한다. 33개국에 대한 국가수준의 자료는 주로 CIA에서 발간하는 ｢The 

World Factbook 2005｣ 보고서, ｢Penn World Table 6.3｣, ｢Quality of Government｣(La 

Porta et al., 1999)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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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역할의 지지수준에 대한 측정

본 논문에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은 ISSP의 

정부책임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한다. ISSP는 열 가지 항목별로 

정부책임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견을 묻는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각 항목은 ‘1. 

당연히 정부책임이다’에서 ‘4. 당연히 정부책임이 아니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②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③환자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 ④고령자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 ⑤성장이 필요한 산업을 지원하는 것, ⑥실업자

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 ⑦빈부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 ⑧저소득

층 대학생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 ⑨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게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 ⑩산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는 것

3. 설명개념 측정

1) 개인수준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인수준의 설명개념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한정한

다. 사회경제적 지위에는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등이 포함된다. 먼저 연령은 응답

분포에 따라 5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성별의 경우 0은 남성, 1은 여성으로 코딩

하였다. 학력은 국가마다 교육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학위

취득 여부가 아닌 실제 교육받은 연수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은 각 국가

별 가구소득을 측정하였는데 소득 역시 국가마다 화폐의 단위가 다르고 척도 역

시 다르기 때문에 응답분포에 따라 소득수준을 상(3점), 중(2점), 하(1점)로 통일하

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소득수준은 1점에서 3점으로 구성된다. 

 

2) 국가수준

국가수준 변수는 먼저 사회구조요인을 고령화 사회의 정도로 조작화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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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 사회의 정도를 변수로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것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로 측정하였다(Pampel & Williamson, 1988; Mukherjee, 2003; Crepaz & Moser, 

2004; Vatter & Freitag,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고령화 사회의 정도를 65세 인

구비율로 측정한다.4) 자료는 CIA에서 제공하는 『The World Factbook』(2005)의 

자료를 사용한다. 

경제발전수준은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수준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국제비교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제공하는 『Penn World Table 6.2』의 2005년도 자료

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요인은 본 연구에서 OECD 가입여부로 측정한다. 국제기구

에의 가입여부는 주로 정치적 세계화와 관련되어 논의되었으나 OECD에의 가입 

여부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을 모두 반영하는 광범위한 세계화 수준을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측정지표로 사용한다.5) 

<표 2> 변수의 측정

변수 내용 조작화 척도

종속

변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 수준

10개 항목의 정부책임에 대한

찬반 정도(역코딩)

당연히 정부책임=3

당연히 정부책임 아님=0

독립

변수

개인수준

성 남성=0, 여성=1

연령

30세 이하=1, 31~40세=2

41~50세=3, 51~60세=4

61세 이상=5

학력 수학 년 수

소득 상=3, 중=2, 하=1

국가수준

고령화 사회 정도 65세 이상 인구비율(2005년)

경제발전수준 1인당 GDP(2005년)

세계화 수준 OECD 가입여부

4) UN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의미한다. 

5) 실제 Alesina & Wacziarg(1998)은 OECD 국가가 비OECD 국가에 비하여 정부의 소비지출규모

가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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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 비교분석

1.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의 변화추이

 

다음 <그림 1>은 조사가 진행된 1985년, 1990년, 1996년 그리고 2006년 중 세 개

년도 이상의 자료가 확보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6) 분석대상 국가는 미국, 호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스

라엘, 노르웨이, 아일랜드, 헝가리 등 9개 국가이다.7) 

먼저 네 번의 조사시점에 걸쳐서 미국은 일관되게 정부역할에 대한 가장 낮은 

지지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이 가지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자유방임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에는 네 번의 조사결과 중 가

장 높은 지지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5년의 정부책임에 대한 지지율은 61.8%

이던 반면 2006년에는 73.7%로 약 12%정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민들

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시

사한다.       

호주의 경우 미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

다. 그러나 1990년 이후 1996년과 2006년에는 지속적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

준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책임에 대한 지지수준이 가장 낮았던 

1990년의 74.5%에 비해 1996년에는 77.7%, 2006년에는 79.1%로 증가하였다. 

6) 각 년도 별 측정치는 국가별 정부책임에 대한 찬성비율(전체응답에서 ‘1. 당연히 정부책임이

다.’와 ‘2. 아마도 정부책임이다.’를 합한 비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7) 1985년 조사의 경우 ‘⑧저소득층 대학생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 ⑨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 ‘⑩산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엄

격한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을 제외한 7개의 항목만이 측정되었으며 1990년 조사는 ‘⑩산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을 제외한 9개의 항목이 측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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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 변화

영국, 이탈리아의 경우 9개의 분석대상 국가들 중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지

지수준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에 해당한다. 처음 조사가 시작된 1985년 

이탈리아와 영국은  각각 91.3%와 88.1%로 9개 국가들 중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

준이 높은 국가에 속했다. 그러나 이후의 세 번의 조사시점(이탈리아는 두 번(1990

년, 1996년)의 조사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수준

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1990년 87.1%, 1996년 86.1% 그리고 

2006년 81.9%로 가장 최근 조사인 2006년에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탈리아 역시 1990년 89%, 1996년 87.7%로 1996년의 지지

율이 가장 낮다. 특히 영국의 경우 1985년 조사대상국가인 5개 국가들 중 정부역할

에 대한 지지수준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였으나 2006년의 조사에서는 81.9%로, 독

일에 이어 8개 국가들 중 네 번째로 낮은 지지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 후반 비대해진 정부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하게 대두되면서 시

민들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독일은 1985년, 1990년 그리고 1996년에 걸쳐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 조사결과는 지지수준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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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의 결과는 네 개 년도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독일은 네 개 년도에 걸쳐 미국, 호주에 이어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반면 아일랜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헝가리 등은 2006년 조사결과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의 경우 영미계 국가임에도 불

구하고 1990년부터 세 개 년도 동안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90%를 상회하면

서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스라엘과 노르웨이는 1990년부터 1996년, 2006년

에 이르는 세 번의 조사시점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지

율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는 높은 국가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강한 복지국가

의 특징을 나타내는 국가로서 시민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 호의적임을 알 수 있

다. 

헝가리는 1990년에는 높은 지지수준을 나타냈으나 1996년에는 지지수준이 낮

아졌다. 그러나 2006년에는 1996년에 비하여 비교적 큰 폭으로 지지수준이 높아졌

음을 알 수 있다. 헝가리는 3개 년도에 걸쳐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정

부역할에 대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는 지지수준이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舊사회주의 국가로서 아직까지 정

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의존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

제의 도입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인해 더욱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호의

적으로 변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아일랜드를 제외한 미국, 호주, 영국 등 영미계 국가들은 공통적으

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독일을 제외한 

노르웨이, 이스라엘, 헝가리 등 북유럽, 남유럽, 동유럽 등 유럽지역 국가들의 정

부역할에 대한 지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단, 아일랜드의 경우 영미계 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독일은 유럽지역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미국과 호주 다음으로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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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지지수준 비교

<그림 2>는 지역별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을 비교한 결과이다.8) 전체적으

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에 따라 세 가지의 지역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는 지지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群으로 여기에는 북아메리카 지역과 오세아니아 지

역이 포함된다. 중간 정도의 지지수준을 보이는 지역群으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포함된 서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의 북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포함된다. 그리고 가장 지지수준이 높은 지역으로는 동유럽과 남유럽(이스라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남아메리카 지역 등이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가 속해있는 북아메리카 지역이 정부역할에 대해 가장 낮은 

지지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를 선

도했던 국가라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호주

와 뉴질랜드가 위치한 오세아니아 지역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들 국가 역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역

사적 전통을 가지는 영미계 국가라는 점에서 북아메리카 지역과 함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지역별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 비교

8) 지역별, 국가별, 국가특성별 비교분석은 2006년 조사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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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舊사회주의 국가들이 속해있는 동유럽 지역과 라틴 국가들이 위치한 남아

메리카 그리고 남유럽 지역에서는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동유럽 지역에서는 체코만이 76.08%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가

장 낮으며 폴란드, 러시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90%가 

넘는 지지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붕괴와 함께 

시장 중심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 과거 국가주

도의 역사적 전통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

다고 할 수 있다.9) 세계화가 심화되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도 이들 국가의 국가 중

심적 중앙기획절차를 통한 정부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Haggard & Kaufman, 2008). 

남미지역 역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0) 이들 지역

의 국가들은 대부분 권위주의적 통치체제가 장기간 유지되었던 국가들이다. 즉 

소수의 엘리트들이 하향식으로 국가를 지배하였으며 이러한 엘리트들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국가의 권위에 주요 사회집단(군, 고위공직자, 산업계층)의 충성

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Segura-Ubiergo, 2007). 그만큼 이들 국가에서 정부의 권력

과 영향력은 매우 강했으며 정부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역할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과 정부의 특징은 국민들 역시 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정부역할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은 지지수준이 중간 정도의 지역群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가장 낮은 69.40%의 지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 대만 등은 모두 80%를 훨씬 넘는 지지수준을 나타낸다. 특히 필리핀

(87.27%)과 대만(89.04)은 90%에 달하는 지지수준을 보임으로써 일본을 제외한 세 

개 국가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남미지역 국가들과 함께 발전국가의 특징을 강하게 

9) 전통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노동력에 대한 직접적 국가통제, 민간 자금의 부재, 교육시

스템에 대한 권위주의적 국가통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Haggard & Kaufman, 2008). 이러

한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은 국가 혹은 정부 역할이 매우 확장되었으며 국

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 역시 강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10) 국가별로는 도미니카공화국만 88.43%로 90% 미만이고 우루과이(90.82%), 칠레(92.48%), 베네

수엘라(94.96%) 등은 모두 90% 이상의 지지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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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국가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주도의 발전전

략으로써 정부에 의한 전략산업의 보호 및 육성 등과 같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

는 것을 정당화 한다(Johnson, 1982; White & Wade, 1988). 이들 국가는 1990년대 후

반부터 경험했던 경제위기로 인해 작은 정부와 정부역할의 축소 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현재까지 적절한 정부역할 재규정에 대한 논쟁의 불씨가 지속되고 

있다(Park & Wang, 2009). 그러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여전히 적극적인 정부역할

의 전통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큰 정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역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된 서유럽 지역과 북유럽 지역의 경우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80%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역시 중간 정도의 수준에 해당

된다. 독일, 프랑스가 포함된 서유럽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복지

국가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서

구자본주의 국가들 중 영미계 국가들보다는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수준

이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83.87%)와 아

일랜드(90.44%)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동일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영미계 국가인 아일랜드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

지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 역시 지지수준

이 81.85%로 다른 지역의 영미계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유럽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덴마크가 가장 낮은 지지수준(78.16%)을 

나타낸 반면 노르웨이(86.26%)가 가장 높은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

다. 

 

3.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지지수준

<그림3>은 국가특성으로 제시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정부역할에 대한 지

지수준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11) 먼저 사회구조적 특징

11) 본 분석은 집단별 평균분석(ANOVA)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사회구조를 제외하고 경

제발전수준(p=.003)이나 국제화 수준(p=.006)에 따른 평균차이는 모두 1%미만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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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된 고령인구비율에 따른 정부역할의 지지수준의 차이는 앞서 선행연구

를 통해 예상했던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12)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미만인 비고령 사회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은 90%가 넘게 나타난 반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과 14%이상인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에서는 정부

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약 84%로 오히려 비고령 사회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집단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274). 

<그림3>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지지수준 비교

경제발전수준과 국제화 수준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대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경제발전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

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12) 비고령화사회,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의 구분은 UN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  

 이 20% 이상
    본 분석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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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수준과 정부역할에 관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 중에서 경제발전수준이 높

을수록 정부지출이 감소하면서 정부역할의 축소를 주장하는 Mukherjee(2003)와 

Liberati(200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OECD 가입여부로 측정한 세계화 수준은 OECD가입 국가가 OECD 비가입국

가에 비하여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계화 수준이 

높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정부에 대한 의존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경제발전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국가의 경우 비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수준이 높

기 때문이다.13) 

Ⅴ. 정부역할 지지수준의 영향요인

1. 분석기법: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

본 연구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분석기법은 다층 분석방법이다.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보편적으

로 사용하는 분석기법에는 회귀분석이 있다. 특히 사회과학이나 행태과학에서 맥

락적 요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회귀분석(OLS 분석)에서도 개인

적 수준의 요인과 함께 맥락적 변수가 다루어졌다(Bickel, 2007).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수준의 요인과 맥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더욱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해 OLS 분석방법에 대한 대안적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Kreft, 1996). 

다층 분석기법은 변이성(variability)의 유형이 매우 복잡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만들어진 방법론이다(Snijders & Bosker, 1999). 즉 개인적 수준에서의 변화와 집합

적 수준에서의 변화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특정 수준의 변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다면 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층 분석방법은 이러한 자료를 처리

13) 한편 세계화 수준의 또 다른 측정지표로 사용되는 변수인 ‘국제교역량’을 사용하여 평균분석

을 실시한 결과 국제교역량에 따른 정부역할의 지지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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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며 기존에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회귀분석을 이용함으로

써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해 준다. 즉 개인과 집단이라는 다층으로 구성된 자료에

서 회귀분석을 사용할 경우 집단의 변산이 주는 오차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서민원, 2003). 따라서 다층 분석모형은 전통적인 회귀분석에서 나타나는 

집단 내 및 집단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모형들의 오차변량

과 공변량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Raudenbush & Bryk, 2002). 이러한 

분석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의 구조는 계층적이며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Hox, 1995).14) 예를 들면 교육 분야의 연구에서 학교의 수, 학교 내에 있는 학

생의 수라는 두 단계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표본은 첫 단계

에서는 학교의 수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교 내에 있는 학생의 수를 고려하게 된

다. 

최근의 행정학 분야에서 다층 분석을 사용한 연구로는 곽현근(2007)의 연구가 

있다. 그는 지방정치참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과 동네를 단

위로 한 집합적 수준에서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Blekesaune & 

Quadagno(2003)는 ISSP의 ‘Role of Government III' 자료를 사용하여 복지정책에 대

한 공공의 태도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

고자 하는 다층 분석기법 (Multi-level regress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개인수준에

서의 분석과 국가수준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시도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공공의 태도를 형성하는 국가수준의 변수가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특히 국가의 정치경제적 지위와 이념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하였다. 

다층분석은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국가에 속한 개인에 대

한 조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표본은 국가의 수와 국가 내

에서의 국민의 수가 동시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료 역

시 이러한 국가별 개인단위의 설문조사자료이기 때문에 두 단계의 표본이 발생된

다. 하나는 개인단위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단위이다. 따라서 개인수준에서의 변

14) 사회과학에서의 연구 자료들은 그 성격상 다층구조(multilevel) 혹은 위계적 (hierarchical) 구조

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여 기존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할 경우 개인 수

준과 구조 수준의 변수들이 같은 층위에서 해석되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안우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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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을 주로 다루어 왔던 전통적인 회귀분석모형보다 개인수준에서 개인적 특성

변수와 집단수준에서 국가특성 변수가 모두 고려될 수 있는 다층모형이 더욱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분석결과

본 논문에서는 정부역할의 지지수준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층분석기

법을 사용하여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국가특성요인의 영향력도 함께 고려하였

다.15) 다층자료를 사용한 다층분석을 위해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16) <표 2>와 <표 3>은 다층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먼저 <표 2>는 개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국가 내 

분산(within-country variance)과 국가 간 분산(between-country variance)을 산출한 결

과이다.17)  

<표 2>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 변량 분석

총변량 18.12

국가 간 분산(%) 0.12(0.66%)

국가 내 분산(%) 18.00(99.33%)

<표 2>는 국가 내 분산이 국가 간 분산보다 더 많이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역할의 지지수준의 국가 내 분산은 18.00이며 국가 간 분산은 0.12이다. 

이는 곧 총 변량 대비 국가 내의 분산은 약 99.3%가 설명되었으며 국가 간의 분산

15) 여기서 종속변인에 대한 측정은 10개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점수를 단순 합하여 구성되었다. 
따라서 점수의 범위는 0~30이 된다. 점수가 클수록 응답자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16) 다층자료는 보통 내재적 자료(nested data)로도 지칭된다(안우환, 2004). 본 자료를 분석하기 위

해서 HLM 6.01 통계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17) 이는 위계선형모형(HLM)에서 가장 단순한 모형인 일원분산분석 모형(the one-way ANOVA 
model)을 통해서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에서 각각 발생하는 지지수준 분산의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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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0.7% 정도 설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

준의 변화정도가 개인수준 뿐 아니라 국가수준에서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동일 국가 내의 개인 간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정부역할의 지지수준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국가 수준의 변수

회귀계수추정량 표준오차 P-value

개인특성 변수

성별 .54291 .26184 .000

연령 .08214 .21446 .000

학력 -.04215 .05413 .000

소득수준 -.93779 .37829 .000

국가특성변수

65세 이상 인구비율 -.003646 .081371 .965

1인당 국민소득 -.000114 .000039 .000

OECD 가입여부 -.718348 .859248 .410

<표 3>은 정부역할의 지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변수와 국가특성변

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개인특성변수로 제시되 네 개의 변수는 모두 정부역할의 

지지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부

역할에 대해서 더욱 지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지지수준이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수준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기존연구와 동

일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를 비롯한 여성에게 귀속될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지지할 수 있으며 고연령자의 경우 사

회적 약자로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가 더욱 강할 수 있을 것이다.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은 모두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

수준을 높아지는 것이다. 이 역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저

소득층의 경우 정부역할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빈부격차의 해소라든가 저소득

층에 대한 학비감면, 최저생활보장 등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시행할 경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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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비용부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학력수준이 낮은 사람 역시 저학력으로 인한 자신들의 불리함을 극복

하기 위하여 일자리 제공과 같은 정부의 역할에 더욱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국가특성변수 중에서는 오직 경제발전수준을 의미하는 1인당 국민소득이 

국가 평균 정부역할에 대한 국가 평균 지지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8) 따라서 경제발전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의 평균적인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은 낮아진다. 이는 위에서 분석했던 집단별 평균차이 분석을 통해

서 기대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세계화 요인인 OECD 가입여부는 

집단별 평균차이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영향요인 분

석결과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수준이 정부지출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결과 중에서 본 연구는 경제발전수

준이 높을수록 정부지출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정부역할의 축소를 주

장한 Mukherjee(2003)와 Liberati(2007)의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Ⅵ. 결론

본 논문은 국가수준에서 개인단위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고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ISSP 2006년 자료를 사용하여 10개 항목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

해서 국가별로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를 비교하였고 이러한 지지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층분석기법은 사회과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층구조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

하여 개발된 통계모형이다(강상진, 1995). 본 연구의 자료 역시 33개 국가 별로 각 

국가의 시민들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위계적 구조를 가진 자료라고 할 있다. 따

18) 국가 간 모형의 회귀계수는 모두 고정효과를 가진다. 이 경우 회귀계수 추정치의 해석에 있

어서 유의할 점은 회귀계수가 국가변수와 각 개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 간의 관계가 아니

라 국가변수와 교정된 국가평균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이다(강상진, 1995). 



52 ｢정부학연구｣ 제16권 제3호(2010)

라서 본 연구는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위계선형모델’을 사용한 다층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

약하면 먼저 9개 국가를 대상으로 ISSP의 정부역할에 대한 네 번의 조사를 시계열

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관되게 아일랜드를 제외한 영미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

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독일을 제외한 유럽

지역 국가들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이

탈리아와 영국의 지지수준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지역별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미국과 캐나다가 속해있는 

북아메리카지역과 호주와 뉴질랜드가 속해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지지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동유럽과 남아메리카, 그리고 남유럽 지역은 정부역할

에 대한 지지수준이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아시아 지역은 중간 정도의 수준

을 나타내었는데 단 일본을 제외한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가특성별 지지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비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고

령사회 간의 지지수준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경제발전수준과 OECD 가입여부에 따른 정부역할의 지지수준은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가 낮은 국가보다 그리고 OECD국

가가 비OECD국가에 비하여 정부역할에 대한 평균 지지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층분석을 통해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 개인특성 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 모두 지지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아진

다. 국가특성변수로는 경제발전수준을 의미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유의미한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역

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다층분석에서는 국가 내 분산과 국가 간 분산의 차이를 통해 양자 간의 설

명력 차이를 보여준다. 본 분석에서 정부역할의 지지수준이라는 종속변인의 국가 

내 분산은 약 99.3%가 설명되었으며 국가 간 분산은 약 0.7%가 설명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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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의 변화가 개인수준에서 주로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하

며 국가수준에서는 일정부분 변화가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논문은 다층분석기법을 통해 개인수준에서만 분석해 왔던 기존 연구에 비해 

집단수준인 국가수준의 영향력과 설명력을 함께 분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

화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수준의 조사라 하더라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인

수준의 조사에서는 동일집단의 개인들은 집단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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